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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A그룹 총수의 고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단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법 제2조 제3호).  계열회사 
의 판단기준이 되는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개념과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호).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현황을 파악 
하는 업무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업무 
를 회사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계열회사 일부가 
누락된 지정자료가 제출되면 ‘동일인’인 그룹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것 
입니다.

그런데그런데 지정자료 허위제출죄(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는 말 그대로 허위로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 
다. 업무상 실수로 지정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제출되었다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입 
니다. 

따라서따라서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문제 될 경우에는, 자료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 
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정자료가 잘못 제출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하며, (2) 
그룹 총수가 자료제출 업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3) 평소에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4) 그렇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해서 그룹이나 총수 개인이 얻을 이익이 
없는지, (5) 반대로 자료의 허위제출이 문제 될 경우 회사가 입을 손실이 매우 커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는지, (6) 자료의 누락을 먼저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통지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대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정자료 
를 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중단되고 좌초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의’ 입증이 관건

기사 보기

기사 보기

●     카카오그룹 의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확정
●     네이버그룹 GIO에 대한 검찰 무혐의처분

‘고의’ 입증이 핵심

A그룹의 계열회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A그룹의 총수(동일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그런데 A그룹의 담당직원은 
계열회사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특정 계열회사 임원이 최다출자자로 있는 
회사B를 놓쳤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는 ‘B’가 누락된 지정자료가 제출되어 버렸습 
니다. 

공정거래법은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에게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그렇다면 A그룹의 총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I  지평 업무수행 사례 소개  I 

문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048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93002

